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 지속 마련
- 전문가 의견은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시 반영 검토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금)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제도이다.

  * (관리대상 사업)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토목·정보화 사업과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등

  정부는 그동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25년도의 경우에도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술제안사업 등에 대한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하였고,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보도시점 2026.7.24.(금) 11:00 배포 2026. 7. 24.(금) 09:00

보도자료

<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 간담회 개요 >

 ▪ 목적: 총사업비제도 합리적 운영을 업계‧전문가 의견 청취

 ▪ 일시/장소: ‘26.7.24.(금), 10시 / 한국재정정보원

 ▪ 참석자: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투자사업관리과장
           전문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인
           정책연구원,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협회, KCI 등



  금일 회의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집행현장과의 차이 등으로 인한 실무적 
애로사항 등이 공유되었으며 관련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합리적
이고 현실적인 제도개편의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업기간 연장, 과업
변경 등 발생시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현장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제도의 하나로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현장여건을 조화롭게 녹여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건설업계, 학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중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향후에도 현장 소통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예산실 책임자 과장 임대한 (044-214-2610)

투자사업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허현정 (044-214-2611)


